
세계 경제 동향

프랑스 국채금리 24년 만에 5% 돌파❙’26-10-19 Fortune; ’26-10-20 France24; ’26-10-21 Reuters

Ÿ 미·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진 가운데,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21일 

5.002%로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

-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9%에 달하는 가운데, 예산안 통과와 적자 감축에 난항을 겪고,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불

확실성과 시위가 겹치며 금리 상승. 독일과의 금리차(150bp)는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대 수준에 근접

- 시위는 이탈리아·포르투갈·스페인·벨기에 등으로 번지고 있으며,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농민들이 연료비가 2배 

이상 올라 농기계를 운용하기 어렵다며 시위

v 높은 에너지 가격이 농가 부담 및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필요 

국제유가, 브렌트유 5개월 만에 최고치 후 반락…중동 공급 불안 지속❙’26-10-22 NYT, Yahoo Finance

Ÿ 10월 22일 브렌트유(12월물)는 전일 대비 4.0% 오른 배럴당 113.17달러로 마감해 5월 4일 이후 가장 높은 

종가를 기록했으며, 20일에도 장중 111.05달러로 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

-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에너지·공항 시설 공격 주장, 선박 18척 이상이 2주간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짐.

- 미국·이스라엘이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 재공습 계획 보도,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지 않으며 “머지

않아 어떤 식으로든” 대응하겠다고 발언

v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 부담과 유가연동보조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수준을 점검할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한은, 기준금리 3.00% 동결…“추가 인상 시기·속도 결정”❙’26-10-22 한국은행

Ÿ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 기준금리를 3.00%로 동결(위원 7명 전원 찬성). 중동사태·주요국 통화·재

정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
-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·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“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

나갈 것”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

v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농가 차입 이자와 정책자금 금리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

9월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.2% 상승…농림수산품 2.6% 상승❙’26-10-21 한국은행

Ÿ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는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동월대비 7.7% 상승). 농림수산품이 2.6% 올

라(농산물 3.7%, 축산물 2.7%, 수산물 1.0%) 전체 상승 주도. 공산품은 보합, 전력·가스·수도는 1.3% 상승

- 품목별로 배추(42.9%)와 쇠고기(10.4%)가 전월대비 큰 폭 상승. 전년동월대비로는 쇠고기 20.4%, 양우용배합

사료 6.5% 상승한 반면 시금치는 19.3% 하락

- 특수분류별로 식료품은 전월대비 1.1%, 신선식품은 4.1%, 에너지는 1.3% 상승

v 배추·쇠고기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의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, 소비자물가로의 파급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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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fortune.com/2026/10/19/why-is-france-rioting-inflation-schools-debt-trump-america/
https://www.france24.com/en/france/20261020-anger-at-rising-fuel-prices-bolsters-europe-s-far-right-as-unrest-sweeps-france
https://finance.yahoo.com/economy/policy/articles/french-10-bond-yields-hit-092336951.html
https://www.nytimes.com/2026/10/21/us/politics/us-israel-renewed-iran-strikes.html
https://finance.yahoo.com/markets/article/oil-price-gains-on-possible-escalation-of-iran-us-tensions-after-midterms-120738560.html
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P0000559/view.do?nttId=11065823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0038&depth3=201263&depth=20126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0690&oldMenuNo=201263
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B0000501/view.do?nttId=11065766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0038&depth3=201263&depth=20126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1264&oldMenuNo=2012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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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OECD, 비료 시장 교훈 통해 농업 회복력·식량안보 정책 제언❙’26-10-19 OECD

Ÿ OECD는 10월 19일 정책브리프 「상호연결된 세계의 농업 회복력과 식량안보: 비료에서의 교훈」을 발간, 올해 

상반기 중동 분쟁·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으로 비료 가격이 재급등해 농가 수익과 식량안보

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

- 비료 가격은 작물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농가 수익을 압박. 상위 5개국이 2024년 질소비료 62%, 

인산비료 74%, 칼리비료 84%를 생산해 공급이 집중되어 있으며, 걸프산 질소비료 의존도가 높은 수입국과 사하

라 이남 아프리카·남아시아에서 곡물 생산 감소가 더 클 것으로 분석

- OECD는 공급선 다변화(공급국 수뿐 아니라 대체 운송로·선적 시기·공급원 전환 능력 고려), 정밀시비·토양검사·

윤작 등 양분 효율화,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단기 지원과 수출제한 지양을 정책 권고함.

v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료 원료 수입선 다변화와 정밀시비 등 양분 관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국회 농해수위, 농식품부 종합감사…농지 전수조사·농가소득 통계 쟁점❙’26-10-22 국회

Ÿ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2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

와 후속 대책, 농가소득 통계 체계, 청년농 정착 지원,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등을 집중 점검

- (농지) 야당은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ha에서 136만ha로 바뀌는 등 졸속 추진이며 농지 거래 급감과 감정가 절반 

이하 낙찰 사례 등 매매 경색이 나타났다고 비판. 여당은 관행적·비투기성 위반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요

구. 장관은 조사 목적이 농지대장 정보 현행화와 투기 근절이라며, 관행적 위반은 투기와 구분해 바로잡는 특별조치

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답변

- (농업소득)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이 2013년 29%에서 2025년 21%로 줄고 이전소득 비중은 36%로 늘어 

농가소득 증가가 농업 경영성과 개선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고, 2021~2025년 농가소득은 약 4,700만→

5,400만 원으로 늘었으나 농업소득은 약 1,300만→1,100만 원으로 감소. 조사표본이 바뀔 때마다 농가소득 집계

가 달라진다는 점도 거론되며, 97만 농가 기준 통계에서 184만 경영체 중심 지표를 분리할 것을 촉구. 장관은 행정 

데이터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

- (청년농) 2021~2025년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1만 5,787명 중 영농 미시작 1,500명 이상, 중도 포기 474명 등 약 

13%가 영농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고 지적. 청년농 참고인은 이자 포함 10년간 매달 270만 원 상환 부담

을 호소하며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했고, 장관은 패널조사 중심의 정착 실태 파악을 보완하겠다고 답변

- (산란계)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.05㎡에서 0.075㎡로 확대하는 기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, 2017년 확대 당

시 약속한 시설보조 30%와 동물복지 직불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수입란은 사육밀도 검증 없이 난각번호 4번으로 

유통됐다고 지적. 산란계협회장은 마릿수가 30% 이상 줄어든다고 호소했고, 장관은 기존 농가 개보수를 우선 지원

하며 지원 한도 재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

v 농지 소유·이용 실태,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, 청년농 정착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·조사 체계의 개선 방안 검토 

필요

https://www.oecd.org/en/publications/agricultural-resilience-and-food-security-in-an-interconnected-world_daa053c8-en.html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j3wXrZq-4s

